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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

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

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

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

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

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

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a Korean Peninsula free of all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alk of military action peaked from mid-1993 through mid-1994. 

Such an attack might have led directly to a Korean war. At that time the nuclear crisis solutioned by North Korea-United States negotiation 

and ROK-United States alliance. PSI’s purpose is to prevent or at least inhibi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whose possession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global or regional security. 

The most controversial activity of PSI is interdiction. North Korea ha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initiative, stating that it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deploy, and export weapons, and that it would view any interdiction of its ships as a declaration of war. If South 

Korea is to execute interdiction North Korean ships expect tensions to increase dramatically on the peninsula with North Korea doing 

something quite provacative in response. South Korea cannot help approaching PSI with great caution, since it has to consider the 

ROK-United State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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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할 경우 상대방의 전략은 계산 가능한 것이

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위협은 오히려 불량국가와 

비국가행위자로부터 오며, 이들의 공격은 우발적, 자살

적일 수 있다[1]. 

테러리즘 위험은 위협의 존재, 공격당하기 쉬운 목표, 

결과에 대한 잠재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리즘 

위협은 단체 또는 개인이 능력과 목표물에 대한 공격 의

도를 가진다면 존재한다. 위험은 단지 목표물이 공격당

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면 존재한다[2]. 미국 정부는 극단

주의자들의 핵무기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

려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용어를 사용한다) 테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3].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성이 아닌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 

탄도미사일기술과 결합한 화학, 생물, 핵무기는 작은 

그룹이 큰 국가에게 재앙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4]. 일례로 WMD를 적재한 컨테이너가 세

계의 중심항만에서 폭발한다면 대참사를 가져올 것이

다[5]. 

누가 언제 왜 WMD를 찾는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리스트들은 파괴적인 무기를 얻으려고 그리고 사용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WMD와 미사일 확산 위협

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변화하고 복잡해지

고 있다. 전통적 비확산 조약과 활동은 오늘날 환경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 WMD와 미사일 대확산(對擴

散, Counter-proliferation)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6].

테러리스트와 핵무기의 조합을 최대의 재앙적 위협

으로 인식한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오바마 행

정부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7]. 오바마 대통령

은 2009년 4월 5일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한 체코 프라하에서 “핵거래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암시장

(black markets) 파괴, 운송물질 탐지 및 차단, 금융제재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핵 위협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쳐 확산방지구상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을 영속적인 국제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안

으로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고 하였다.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

하 PS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은 2003년 채택 이후 미국

의 대확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9․11 테

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는 WMD 차단을 위한 PSI

를 탄생시켰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PSI는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PSI 참여활동을 통해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의 변화 과정

에서 PSI 참여형태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8]. 

본 논문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사례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을 비교한다. 이후 한반도의 북핵문제 해결 도구

로써 PSI가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을 제

어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2장에서 한미동맹, 북핵문

제, PSI라는 세 축의 역학구도에 따른 선행연구와 적용

이론을 알아보고, 3장에서 한미동맹과 1차 북핵위기 사

례를 분석하고 4장에서 PSI의 개념과 미래 그리고 PSI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참여수준을 살펴본다. 5장에

서는 결론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남북한 특수성 사

이에서 PSI에 대한 한국의 부문별 협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의 적용

2.1. 선행연구

한미동맹 관련 연구는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

로 과거와 현재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북핵 관련 연구는 북핵문제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위해 북미관계와 6자회담과 같은 국제공조

를 강조한다. PSI 관련 연구는 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

토와 국가이익, PSI의 필요성과 한계, 정책 제언으로 이

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PSI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성훈은 PSI의 배경, 목표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PSI를 맞춤형 봉쇄, 강압외교, 공세적 억지로 본다. 이후 

북한 핵문제를 통한 우리의 PSI 참여 수준과 득실을 분

석한다[9]. 김동욱은 대확산체제로서 PSI를 관련조약과 

비교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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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발렌시아는 PSI와 관련한 주권과 관할권 문제,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정치적 쟁점을 다룬다[11]. 마이

클 베커는 조약에 기초한 비확산체제의 실패에 대한 해

결책으로 PSI를 주장한다[12]. 

크레이그 알렌은 WMD 비확산 레짐과 9․11 테러 이

후 정보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행위자

와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구분하고 대응을 살펴보고 

PSI 차단원칙과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PSI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PSI의 능력은 확산

위협에 대응하는 참여국가들로부터 나오며, PSI의 적법

성은 국제법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

국가들의 약속에 있다. 오늘날 확산방지의 성공은 창조

적이고 적응성이 있는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13].

월터 그레이 샤프는 WMD 테러리즘의 대항으로서 

PSI의 구조를 분석하고 PSI를 통한 대확산 노력을 강조

한다[14]. 패트릭 기븐스는 북핵문제, PSI의 정의, 개발, 

국제법적 비평, 외교문제 등을 고찰한다[15].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버그 외는 2가지 형태의 

해상테러리즘 시나리오와 테러리즘의 위험과 책임에 

관해 연구한다. 시나리오는 여객선, 유람선 목표 공격

과 컨테이너 목표 공격이다. 여객선의 선상폭발 또는 

식수오염, 유람선의 선상폭발과 2000년 10월 12일 자

살공격으로 인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USS Cole) 유

형피해와 같은 폭발장치 공격 그리고 방사성 물질 또는 

핵 폭발 물질을 실은 컨테이너의 항구 또는 선박 내 폭

발 등이다. 해상테러리즘 위험의 본질, 정부의 대응과 

체계, 해상테러리즘의 위협과 위험 그리고 결과, 해상

테러리즘과 민사책임, 정책을 제언한다[16]. 찰스 울프 

외(2008)는 PSI 미가입 5개 국가(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의 PSI 가입에 따른 비용

과 이익 분석 그리고 각국의 PSI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

였다[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안보개념으로서 PSI를 이해하

고 PSI의 국제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확산체제

의 한계와 대확산체제의 실천으로서 PSI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2 이론의 적용 : 자극-반응 이론

생물체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북한

의 핵보유라는 결과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행동을 유발

한다. 이런 연속의 행동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일으키

고, 그 반응은 다시 북한에 영향을 준다. 이 상호작용이 

창출해내는 상황은 다시 당사국들에게 영향을 준다. 상

호작용은 어느 한 국가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서는 통제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남북한은 행동하고, 상대

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극과 반응은 정책의 구성부분이

다. 남북한은 하나의 게임에서 함께 행동하는데, 서로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들은 각각 

게임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창출해내는 긴장에 반응한다[18]. 

한반도에서 PSI는 한미동맹, 북핵문제와 맞물려 서로 

자극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남북한 특수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그림 1. 1차 북핵위기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 비교
Fig. 1 The comparison of 1st North Korea nuclear 

crisis and possibility of PSI conflict

그림 1에서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발생한 1

차 북핵위기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은 한미동맹의 틀 속

에서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

방적 행동을 막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Ⅲ.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한미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

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는 달리, 상호간 

경계대상이자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끌어안아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1105

휴전상태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적 우위와 달리 오늘날 북한이 처해 있는 내․외부 안보

상황은 극심한 경제난이 지속된 가운데 체제유지를 극

복해야 하는 당면과업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른 생존전

략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미국

과 기나긴 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19]. 북한 핵 프

로그램은 공격 능력이 아닌 붕괴, 혼란, 체제생존, 협상

용 지렛대로 디자인 되었다[20]. 향후 북한은 비배치의 

범주 내에서 핵능력의 보유가 제공하는 이익과 핵능력

의 축소로부터 제공되는 보상이익의 합계가 극대화되

는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 핵능력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

다[21]. 

그러나 미국은 시리아와 다른 국가들에 북한의 핵무

기와 의심이 가는 향상된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지원의 

제공을 우려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

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 우라늄 농축활동, 핵 실험과 확

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한국과 이웃국가에 대한 계속

적인 위협 자세를 깊이 우려한다. 다자간 외교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써 

약속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미국은 역시 이

란의 핵 프로그램을 설득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22]. 

3.1.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규준하는 가장 대표

적인 국가전략으로서 한국 외교정책의 한 가운데에 자

리 잡고 있다[23].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

키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변환전략은 한미동맹

의 재조정에도 그대로 적용해왔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지구적 수준, 동아시아 수준, 한반도 수준으로 확대 적용

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

내 및 한반도 수준, 동아시아 수준, 그리고 지구적 수준

으로 확대되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결국 한미

동맹의 재편을 미국 쪽에서는 21세기의 세계변환전략

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한국 쪽에서는 국내정

치 및 한반도 차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이

러한 정책은 원하지 않는 긴장관계에 한국이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24].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에 있어서도 때로 심각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심할수록 한미 공

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공조를 통한 의견 조정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대북한 

정책 공조를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정책적으로 보다 자

유를 갖게 될 것이나, 미국도 역시 제 갈 길로 나갈 자유

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어떤 일방적 정책이 우려된다면, 그럴수록 한미공조체

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

다. 그러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국 사이의 이견이 크다고 해

서 공조를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양국 간의 

정보 공유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위기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25]. 

과거 핵-미사일 위기 때에는 한미동맹이 견고하여, 

일체의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4

년의 1차 북핵위기, 1998～1999년의 미사일 위기 시에 

이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체

제 또는 한․미․일 연합방위체제에 토대를 둔 공동 대

응에 힘입은 것이었다[26]. 

3.1.1. 동북아 지역 안보딜레마 : 충돌 또는 현상유지 

미국은 군부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극복 해결할 유일 최선의 방안으로 전쟁을 선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남북한, 미국․일본․

중국의 전쟁개입 가능성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질서

를 파괴시킨다고 본다[27]. 제2의 한국전쟁 시 미국의 

참전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전례 없

는 중국․러시아의 2005년 8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

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한국 

전선 지원은 중국이 대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28].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지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있어 

위험한 화약고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안보 딜레마로써 

덫에 걸린(trapped)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29]. 

3.2. 1차 북핵위기 

1차 북핵위기는 1993～1994년 당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군사행동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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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16일～6월 17일 레이니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의 통화(6월 17일)에서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

차 강조했다. 당시 한국시간으로 1994년 6월 17일 새벽

부터 열린 백악관 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전

쟁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증원 전력 파견을 

결정하려고 했었다. 당시 미국의 계획은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앞서 증원 전력을 파견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이 전면적인 핵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는 단계로 이행하며, 이에 북한이 대응 공격에 나

설 경우 40만 명의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백악관에서 일종

의 전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및 미국 주

도의 대체에너지 제공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이 취소된 것이

다.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는 민족 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

표인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이 한

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것보다 상위의 목표에 있다는 것

이다[30].

1994년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한

미관계는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딜레마의 순환으로 

점철되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단독 협상 과

정은 한국 측에서 보면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할 지도 

모른다는 ‘방기’의 딜레마가 나타났고, 미국의 대북 공

격 의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연루’의 딜레마로 나타났으

며, 한국의 설득에 의하여 미국의 공격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동맹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루’의 딜레마의 역기능

이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

결을 위해 미국 단독으로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

나 오히려 동맹 약소국인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강대국

의 자율성을 양보하였다는 점이다[31]. 

1차 북핵위기시 군사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을 

가져온다. 북한은 한국을 즉각 공격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공격은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시작

된 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2]. 

또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고든 프레이크(L. 

Gorden Flake)는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확

실한 레드라인 중 하나는 북한이 WMD를 테러국 혹은 

제3국에 판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

서, 북한의 WMD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확산되는 경우 

바로 북한은 미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

고 있다[33]. 

Ⅳ. PSI의 미래

4.1. PSI의 기원

PSI의 기원은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거

슬러 올라간다. 탈냉전 후 미소간의 핵억지력에 기반

한 국제질서의 안정기조가 구소련의 해체로 무너지면

서 구소련으로부터 WMD나 WMD 관련 물질 및 기술

의 유출 가능성에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

다. 특히 불량국가나 테러단체가 WMD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새

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은 기존의 비확

산보다 더 강제적 개념이 추가된 대확산조치를 강구하

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정책으로 설정

하고, 2002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WMD와

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 그리고 테러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의 

WMD 획득 차단과 폐기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차단은 대확산 전략의 핵심요소이다. 2003년 5월 31일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크라쿠프(Krakow)에서 PSI를 발

표하였다. 2003년 9월 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

본,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

투갈, 스페인 11개국은 PSI 차단원칙을 채택하였다

[34]. 11개 핵심 그룹 국가들은 미국의 우방국, WMD 확

산방지 조약국이다.   

4.2. PSI의 개념

PSI는 WMD 확산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

자들 간의 확산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 역동적이

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WMD 확산을 시도하는 국가가 WMD와 

관련기술을 거래하기 어렵도록 WMD 대확산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35]. 이를 위한 PSI 협력 유형

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미국 주도의 결속력 있는 헤게모

니 협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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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시 행정부 2기와 9․11 테러 이후 
동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의 유형[36]

Fig. 2 A typology of multilateralism in terms of the 
qualities of cooperation in East Asia since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and 11 September 2001

PSI 활동은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WMD 불법거래 관련 정보교환, 

WMD 관련물자 수출거부,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검색, 

선박․항공기의 회항 유도 등은 모두 일상적인 행정절

차의 일환이다. 가장 긴장도가 높은 상황으로는 군함이 

해상에서 의심 선박에 승선․검색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 검색이라 하더라도 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없거나 유엔해양법협약상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해에서 외국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 PSI 출범 이후 

공해에서 강제력으로 외국 선박을 승선․검색한 사례

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37]. PSI의 탄생동기가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PSI

는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인권, 위조지폐, 돈세탁 등의 포괄적인 범죄행위를 

포함한다[38]. 

PSI의 핵심활동인 차단은 WMD 및 관련 물품이 확산 

우려 국가 또는 테러 단체에 의해 보유되거나 군사 무기

로서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예방적 성격의 조치는 WMD 및 관련 물품이 무

기로서 완성된 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

제공격 행동과 구별될 수 있다[39]. 

4.3. 법적한계와 개발

PSI의 미래는 무엇인가? PSI는 세계 비확산 노력의 중

요한 기여이고, 확산 관련 밀매에 대한 강한 제지이다. 

PSI는 수출통제, 규제시스템,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확산 관련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확산활동을 심판대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진정한 세계파트너십, 전문

가연락네트워크, WMD 관련 선적 차단활동 등을 통해 

PSI 성공을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국

제법을 개발하고 PSI 파트너들과 효율적 대화와 작동절

차에 따라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40]. 

PSI의 실시를 위해서는 참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 종사, 노

예거래 종사, 무국적선박, 무허가방송, 허위국기게양은 

기국주의의 예외로서 공해상 임검의 실시가 가능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제

외하고 가령 A국의 선박이 WMD를 적재하고 공해상을 

항행하는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기국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선박

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근거는 없다. 또한 영해에서 

WMD를 적재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제한하기 위해

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열거된 요건들

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

항 (f)호는 유해통항의 유형으로 군사기기의 발진․착

륙 또는 탑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의미의 군사기

기의 탑재에는 WMD 적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적재된 화물의 성격과 군사기기

의 탑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또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는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안국의 안전보호에 긴요하며 

외국 선박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제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 이

에 미국은 그러한 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적

국 간 양자 승선협정을 체결하였다[41]. 양자승선협정은 

중요한 단계이다. PSI를 더욱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

고 WMD 관련 물질의 차단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시

킨다[42]. 양자 승선협정 체결 국가는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바하마(Bahamas), 벨리즈(Belize), 

크로아티아(Croatia), 키프로스(Cyprus), 라이베리아

(Liberia), 몰타(Malta),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몽골

(Mongolia), 파나마(Panam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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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이다[43]. 

또한 WMD 통제를 위해서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2004. 4. 28)

가 채택되었는데, 미국은 이로 인해 PSI에 대한 국제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각국이 자기 영해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는 것이다[44].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결의 

제1718호(2006. 10. 14)는 북한 WMD 및 관련 물질이나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 안

보리결의 제1874호(2009. 6. 12)는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 

PSI는 WMD의 불법적인 확산의 차단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 제

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국제법 질서와 충

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WMD 확산 차단을 위해 시작되

었다. 미국을 비롯한 PSI 참여 국가들의 이러한 주장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법 질서와의 충돌 가능성에 

기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46]. 현 상황하

에서는 PSI 조치의 국제법적 합치성은 사안별로 구체적 

맥락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결론만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7]. 

4.3.1. 국제관습

19세기 동안 영국은 대서양 국가 간 노예무역을 금

지하기 위한 큰 노력의 결과로서 공해상 임검권과 같은 

공해상 차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이 입법 

성공은 단지 다수의 양자 조약들과 같은 협상을 통해 

가능함이 증명되었고 차례로 다자조약의 협상이 가능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국제관습법 노력

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영국의 대서양 노예무역 금지

를 위한 역사는 공해상 차단권의 국제관습법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다[48]. 분석가

들은 PSI의 해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존하는 

국제법과 법적변화를 위한 자극으로서의 잠재성을 고

려하고 있다. PSI는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방법으로 새

로운 법적 권위를 촉진한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PSI는 

새로운 국제관습법화로 나아갈 것이다[49]. 진정한 세

계 파트너십과 전문가 네트워크, WMD와 관련 물질 선

적을 금지하는 협력적 작업을 통해 미국은 PSI의 성공

을 유지하고 확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더 나아가 협력

적 강제를 위한 국제법을 개발하고 산업에 있어 대화와 

협력을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역시 계속해서 부드럽

고 효과적인 통신과 작업 절차로 미국의 파트너들과 협

력할 것이다[50]. 

4.4. PSI에 대한 부문별 협력

4.4.1. PSI 무력충돌 가능성  

북한은 2009년 5월 27일 우리의 PSI 참여(2009. 5. 

26)에 대하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다음

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①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

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②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협

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당면하여 서해5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들의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9년 5월 27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

이 위협 하였다. ① 북한선박에 대한 정선․승선․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다. ② 전시에 상응하

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다[51]. 

복합적인 면이 작용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성명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이행하였다. 

이후 북한선박에 대한 우리측의 PSI 차단은 직접적 

무력충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

가주권과 책임 그리고 성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서 무력도발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신성호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더라고 

PSI로 인해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전면

전으로의 상승곡선을 일으킬 위험을 지적한다[52]. 향후 

북미간 핵 마찰이 다시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일대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 WMD의 해외 유출을 시도

하거나 의심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 선박에 대

한 전면적인 검색과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해상격리

(maritime quarantine)로 대응할 것이다.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의 선박통행을 제한하는 미국의 해상격리가 시행

될 경우, 미국 북한 간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

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53]. 

쿠바 미사일 위기시 케네디는 매파와 비둘기파 간

의 절충안으로 해상격리를 선택한다. 군부도 해상격

리에 동의했지만 그 이유는 케네디의 의도와는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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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부에게 해상격리는 전쟁 직전의 압박행위로서, 

압박의 과정에서 소련의 도발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자 함정이었다. 반면, 케네디는 해상격리과정

에서 소련의 진정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압박을 통해 

소련과의 외교적 타협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

적을 가졌다[54]. 

미국의 쿠바 해상격리는 미국 또는 미주기구의 긴급

피난으로서 상대국에 불법행위는 없으나 자국의 국익

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해진 것이었다

[55]. 미국 정부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에 대해 취

하였던 해상격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전혀 예방적 정당방위론을 

원용하지 않고, 유엔헌장 제7장의 지역적 평화유지에 의

존했다[56]. 

4.4.2. 대상국별로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부문별 협력

북한은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

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

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

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이

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

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

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PSI 참가문제는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규범이란 

보편성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란 특수성 사이에

서 고민해야할 ‘뜨거운 감자’다. 우리 정부의 PSI 직접 참

가는 남북간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

기된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도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북한의 WMD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57].

PSI 참여는 WMD 확산 위험을 줄이고 국제이익에 기

여한다. 국가주권과 독립을 고려한 국가들은 PSI 참여에 

있어 ① 국가의 외교정책 ②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국

제법 위반의 우려 ③ 국내정치상황 ④ 약속과 자발적 참

여가 의미하는 PSI 참여에 대한 오해 등을 고려한다[58]. 

결과적으로 PSI 참여의 위험 노출은 비참여의 위험 노출

보다 적다[59]. 

PSI 정책은 전면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운용상에 있어

서 대상국에 따라서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조절된 접근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참가 원칙 하에서, 북한이 

아닌 제3국에 대한 PSI 차단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북한에 대한 PSI 작전에는 정보제공이나 후방지원 

등 부문별 협력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한 

PSI 작전에서 한국은 눈에 덜 띄는 역할을 맡고 다른 참

가국들이 차단과 검색을 주도하는 조절된 접근은 핵확

산 방지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동시

에,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PSI 참여를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을 것

이다[60].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을 고려하면,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항행을 PSI 원칙에 따라 승선․검색할 상황은 

거의 없어 보이며, 비록 남북 항로대가 WMD 확산에 이

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 관

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선박

이 한국 영해 내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해운합의서가 합의한 바대로 북한 

선박은 지정된 해상 항로대를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운송

할 수 있으며, 제3국으로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남북해운합의서는 의심되는 북한선박을 필요에 따

라 정선․승선․검색을 하고, 위반 선박에 대해 퇴거조

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PSI와 무관하게 행동 방안

을 강구할 수 있다[61].  

Ⅴ. 결  론

1차 북핵위기에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즉각 공격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한미동맹에 의해 제어되었다. PSI 무력충돌 가능

성은 1차 북핵위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미국과 북

한 간 해상시위 대립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 

PSI에 대한 우려는 미국은 국제법 틀 속에서 행동할 수

밖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PSI는 북한 군부의 오판과 도

발결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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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을 입출항하는 WMD 의심선박에 대한 

임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빈도가 높을 것이다. 

PSI에 있어 북한(기국)이 공해상 자국선박에 대한 임검

에 동의할 리 없으므로, 미국은 PSI 참여국과 제3국의 

협조를 통해 영해 및 접속수역 내에서의 제한적 검색 

또는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측 수역에서

의 임검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PSI로 인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무력분쟁은 

한미동맹에 의해 상호구속 받고 있는 형국이다. PSI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대상국별로 참여수준를 조절하는 

부문별 협력, 한미동맹 강화, 남북간 대화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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